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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및 지도부의 4자회담을 촉구합니다! >
- 을지로위원회, 윤석열 후보도 43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계획 평가하며, 

양당 후보-지도부의 추경논의를 위한 4자회담 촉구 
- 이재명 후보의 손실보상 공약에는 사후정산 없어 
- 윤 후보  ‘선지원-후감면’ 방식의 한국형 PPP 오해 멈추고 동의 요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12. 22) 아침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3조원의 

현금을 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피해등급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을 신속

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원하겠다는 그간의 입장과 달리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하신 데 대하여 평가하며 환영합니다.

 지금 당장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자는 이재명 후보와의 입장과 다를 게 없으

므로 두 후보와 양당의 지도부가 함께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논

의에 즉각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피해등급에 따라 최대 5

천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상한액이 1억원인데, 5천만원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

슨 뜻입니까?

 문제는 손실보상의 상한액이 아니라 하한액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내년

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10만원의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

것도 매우 미흡하기에 정부는 올해 남아 있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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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마저 부족해서 50조, 100조 지원방안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또 자영업자들의 첫 번째 요구는 금융지원이라면서 5조원을 시

드머니로 삼아 보증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

의 금융지원도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금융지원은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이 빚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국형 PPP제도를 마련해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에 대해서는 상환을 감면함으로써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도 덜어 드리고자 합니

다. 윤석열 후보는 ‘한국형 PPP제도’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50조원 구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윤석열 후보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윤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손

실보상 공약에 대해 ‘선(先)보상 후(後)정산’ 방안이라고 하면서, 줬다가 가져

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손실보상 공약에는 사후정산이 없습니다. 이 후보는 ▲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 인원제한을 당했으면서도 손

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에 대한 보상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

를 당한 업종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의 3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후보는 ‘선지원 후감면’ 방식의 ‘한국형 PPP제도’를 오해

한 듯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이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

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양당 대선후보와 지도부가 

참여하는 추경 논의가 즉각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적

극적인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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